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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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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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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인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 예방, 대응, 복구 등 일련

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

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난

관리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과제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남북

한의 재난관리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남북한의 재난

관련 기구 및 역량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

한 분야를 검토하여 북한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협

력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연재해 관련 남북한 공

동대비 및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를 검토하고, 실제적인 협

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재난관리 개념 및 체계 

가.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하나, 재난은 피해의 정

도와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되는 재해의 경우

를 지칭한다. 유엔기구들은 재난이란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써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

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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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발생의 추이는 과거의 자연적 요인 위주에서 점차 기술적 요인

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와 이차적인 영

향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재난의 원인 규명

시 자연재해 혹은 인재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들

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난관리도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를 통합한 개

념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파급효과의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재해의 완화와 예방(Mitigation & 

Planning), 대비와 계획(Preparedness & Planning), 응급대응

(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

칭하는 것이다. 재난관리상 4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1) 완화단계: 재난발생이전에 재난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모든 

행동으로 재난요인을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

위,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를 총괄한다. 

(2) 준비단계: 재난경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

하지 못한 경우에 재난발생을 예상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3) 대응단계: 실제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행하여야 할 조치로는 

준비계획의 실행, 비상체제의 운영, 주민대피, 응급의료지원, 비상상

황실 운영, 이재민의 수용과 보호, 긴급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

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4) 복구단계: 응급활동을 통해 재난의 혼란상태가 상당부분 안정

되면, 재난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재난피해자와 재

산에 대한 단기적 임시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항구적 원상복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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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복구를 행하는 단계이다.

나. 재난관리의 유형

재난관리는 크게 재난의 발생원인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는 재난유형별 관리방식과 모든 재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재

난관리방식으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유형별 재난관리방식이 점차 

통합관리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지진대책, 수해대책 등 

재해유형에 따른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재난관리가 모든 재해

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재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단일화

된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재난 대응에 여러 부처 및 

다양한 차원(지방, 중앙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며 각 단계 및 기관간

의 협조관계 성패여부가 재난관리의 효과를 좌우하게 되었다. 또한 

재난이 단순한 물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개념으로 부각됨에 

따라 재난을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제도화가 효율적이

라는 것이다. 통합재난관리체제(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EMS)는 미국의 연방비상관리청

(FEMA)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난관리상 모든 단계와 연방, 주, 시

‧군 등 모든 수준의 재난관리활동 및 모든 위험상황에 대해 FEMA가 

총괄조정하는 제도이다. 

2. 남북한의 재난관리현황

가. 남한의 재난관리 현황

남한의 재난관리는 재난규모별, 재난유형별, 재난발생사전‧사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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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조직과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전시에는 민방위행정체제

로 운영되고, 평시에는 재해대책본부(자연재해)나 사고대책본부(인위

재난)를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재난의 사전‧사후로 구분 

관리하여,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발생 전에는 행정자치부의 방재국에

서 계획 및 대비기능을 담당하고, 재난발생이후에는 재해대책본부에

서 긴급대응 및 사후 복구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재난관리 행정조직은 민방위본부를 중심으로 한 조

직개편을 통해 꾸준히 정비되었다. 1994년 12월 이전에는 민방위본

부에 민방위국과 소방국만을 두고 있었으나, 동년 12월 개편을 통해 

방재국이 1995년 11월에는 재난관리국이 신설‧보강되었고 민방위본

부도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개칭되었다.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에 재

난관리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의 기본체제를 민방

위에 두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민방위란 “적의 침

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 하에 주민이 수

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절의 자위적 활동”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방위

는 전시재난뿐만 아니라 풍‧수해,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을 포괄하

여, 국가민방위체제는 각종 국가적 위기사태를 관리하는 기본체제이

다. 그러나 우리의 민방위체제는 실질적인 기능면에서 전시사태에 대

한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인재의 관리는 독립된 부서

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두어 재해예방대책, 재해상

황관리, 복구계획수립 시행, 방재 중장기 계획수립, 자연재해경감대책 

및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관련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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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은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 등 3개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지방에는 자치단체별 재해대책본부와 함께 시‧도의 경우 다

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국 치수과 방재계와 시‧군‧구

의 경우 건설과 방재계가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북한의 재난관리 현황

북한의 경우 전반적인 재난관리의 개념 자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국제사

회의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면서, 재난발생이후 응급구호와 복구, 예방

을 위한 방안들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제적십

자연맹의 후원으로 조선적십자회의 재난대처센터가 개설되면서 재난

대처 체계가 재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재난관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원전에 나타난 재해 

및 재난의 개념을 살펴보면, 재해와 재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매

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재해의 개념은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사

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재난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의 개념은 일제침략 및 민족의 분단상태 등 포괄적인 사회적 고

통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핵전쟁 등 기술적 재해를 재난으

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재난관리의 체계에 대한 명백한 법규정이나 체계가 드

러나지는 않으며, 인력동원 및 대응체계의 경우에도 조선적십자회나 

민간동원조직 및 군조직이 시기에 따라 활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각 개별국가에서 적십자회의 조직이 재난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도 재난발생시 응급구호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이후 지속된 국제사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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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구 역할을 수행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주로 외교통로 일뿐 재

해대응의 실질적인 부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3.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 방안 

가. 재난관리 협력사례

(1) 동서독사례

양독간의 재난관리협력은 동독 국경지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분단으로 인해 내독간 접경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생활조건이 열악해

져 주민들이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서독은 통일정책의 일환으

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 1973년 9월 20일 국경위원

회에서 양측이 합의한 국경지역에서의 공동재난 방지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국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거

나, 인간이나 가축에게 해를 주는 전염병이나 산림이나 농경지의 병

충해 발생, 수자원의 오염 및 매연의 방출, 폭발물사고, 국경지역에서

의 교통사고나 방사선 누출사고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신속히 알리고 공동대처 하기로 하였다.

1974년 양독간에 체결된 보건협정의 제2조는 이전에는 전염병 발

생시 필요하면 세계보건기구(WHO)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 정보를 전

달하였으나, 이후에는 동서독 중앙 보건행정 당국간의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7년 

예방보건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에 합의하여 서독 노동‧사회성 대

표와 동독 보건성 대표의 회합을 통하여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정보 및 의견 교환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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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에는 수의학 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여, 손실이 큰 동물질

병의 예방‧퇴치를 위한 협력, 동물 가공식품의 위생기준 보장에 필요

한 전문적‧행정적 협력 범위 마련, 상호 경험교환, 전문 정보제공, 직

접 접촉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2) 지역단위 재난관리 협력

1989년 유엔 총회에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을 세계 재

난재해감축 기간(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으로 설정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의 재난관리협력의 필요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매년 10%이상 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피해도 심각하게 발

생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의 경우 특정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발

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퇴치는 불가능하지만 사전대비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이 강조되어 왔다. 재난

관리 국제협력은 기존의 재난대응중심에서 재난감축으로의 인식전환

을 반영하며, 예방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재

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난피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지역단위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도(Vulnerability)를 감소시켜 완화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자체는 위험요인(Hazard)이 될 수 있지만, 

재난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비상황에 따라 취약도(Vulnerability)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위험도를 

완화(mitigation of hazard impact)하고, 취약도를 줄이는 것이 위

험도 관리(risk management)의 주요 요소이다. 

IDNDR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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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재

난예방 및 완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도 재난감축을 빈

곤퇴치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개발구호지원에 재난관리의 개

념을 적용해 오고 있다. 1998년 7월 재난관리소(Disaster 

Management Facility)를 설립하고, 재난위험의 분석을 개발계획에 

반영시키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완화방안을 개별국가의 지원전략

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시아재난대비센터(Asian Disaster Preparedness Center, 

ADPC)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독보적인 재난관리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지역 내 재난관리제도화 및 정책개발,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ADP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난감축을 통한 안전

한 지역사회 건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이후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아시아재난완화교육네트워크

(Asian Disaster Mitigation Training Network, ADMIT)를 통

해 지역 내 9개국 재난관리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재난관련 교육 협조

체계를 마련하였다. ADPC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

역 내 재난관리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한 예로 유럽연합인도국

(ECHO)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국가의 재난감축협조체계 구축

(Partnerships for Disaster Reduction Southeast Asia, 

PDR-SEA)을 돕고 있다. 2001년 2월부터 1년 사업으로 실시되는 

PDR-SEA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재난

에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

도록 지역 내 정보 교환전략 개발, 국가별 재난관리기관 혹은 조정기

구간의 협조체계 강화, 재난관리 훈련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 개발 및 

보완, 지역단위재난관리(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분야의 실행주체들의 역량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9 -

아시아재난감축센터(Asia Disaster Reduction Center)는 유엔

의 자연재난감축(IDNDR)을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통해 증진하고자 

설립되었다. 1995년 일본 한신-아와지 지진이후 고베에서 열린 각료

급 아시아재난감축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내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 내 국가의 재난감축전문지식 교류, 각 국의 재난담당부서 및 재

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 간 재난감축협력을 위한 연구 추

진 등을 목표로 일본 고베에 소재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아르메니

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크스

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네팔,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

탄, 베트남 등 23개국이며, 자문국으로는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스

위스 등 4개국이다. 각 국은 자국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및 제도, 재

난관리 현황, 재난관련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나. 기본방향

첫째, 남북한이 전반적인 재난관리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확

대해 나가야 한다. 재난관리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며,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재

난관리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한 일방의 지원이라기 

보다는 쌍방이 협력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이 보

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남북간 재난관리협력은 이전의 재난발생이후 대응 및 복구단

계에 치중하던 것에서 사전대비 단계로 변환되어야 하다. 1992년 기

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인도적 문제의 해결) 15조 

⑤는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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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 발생이후 응급구호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물자지원이 

남북간 재난관리협력의 유일한 방식이었다. 1995년 북한의 수재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도 주로 식량 등 응급물자지원

에 치중하여 왔다. 최근 들어 농업개발, 의료, 환경 등 분야에서 단순

구호를 넘어서 개발구호 방식으로 변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지원이 북한이 요구하는 물자지원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 

재난관리협력은 재난발생이후 응급구호 방식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의 사전예방

(prevention),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완화(mitigation or 

reduction)단계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

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차원에서 면밀한 공동조사가 전제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재난관리협력을 국제기구 및 지역 재난관리사업의 틀

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재

난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재난관리체계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시아지

역 내 재난관리협력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재난관리 역

량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초기의 응급구호에서 북한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구

호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단순물자지원

에 치중하여 왔다. 향후 대북지원은 북한당국이 분야별 문제를 체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및 인력교육을 위한 지원이 병행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발구호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재난관리

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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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북한이 관심을 갖고 협의되어 온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관

리 협력을 구체화시키고, 남북간 재난관리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도

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서독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경지역 공동재난 방지협정, 보건협정 등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틀

을 마련하여, 재난관리 협력의 분야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세부방안 

(1) 산림조성사업

북한당국은 산림황폐로 인한 자연재해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산림

조성사업(산림건설사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그러

나 당국이 추진한 다락밭 개간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난과 에너지난으로 인한 산림유실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

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시의 산사태, 홍수, 토양유실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조성사업은 기타의 대북지원 분야와는 

차별되게,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산림복원을 통한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폭 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나, 산

림조성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다 시급한 정책사안에 밀려있는 것이 현

실이기도 하다. 또한 연료문제의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산림조성사업

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물자 및 기

자재지원뿐만 아니라 참여인력들에 대한 식량지원도 동시에 병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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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방사업

임진강유역은 최근 수년간 남북 모두 수재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

한 지역으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임진강 수

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만으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상호협력 하에 치수 등의 문제

를 해결하여야 하며 향후 개성공단 등 접경지역개발에 대비해 용수공

급시설을 확충해야할 필요성도 예상됨으로써 수해방지사업은 매우 시

급하고 중요한 남북협력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진강과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를 남북간에 교환하고, 강우 및 수위 관측소

를 설치하여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

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및 수력발

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남북간의 공동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체

계적인 수해방지 대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

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방역

현재까지 남북간 공동방역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는 금강산 솔잎

혹파리 공동방제와 휴전선일대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은 3,000ha로 알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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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9년 2월부터 한국수목보호연구회는 북측 금강산관광총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 북측이 100ha분 방제 약제 및 기자재 지

원을 공식으로 요청함에 따라 공동방제가 추진되었다. 이후 2000년 

5월부터 양측은 400ha 추가방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북

측은 1,000ha 약제지원을 요청하였고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협의가 

중단되었다. 강원도는 2000년 12월 19일 북측 민경련과 금강산지역 

솔잎 혹파리방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1

년 3월부터 북측과 남북공동조사 및 시범공동방제, 방제범위(약제지

원)에 대해 5차례 협의 후 5월 22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북

측이 자체조사결과를 주장하면서, 남북공동조사는 거부하여 합의되지 

못했다.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이 남북협력의 관심사로 제기되었으며, 정

부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북한지역 내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간 직접협력을 통한 전염성질병 방

역대책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건협정을 통해 중앙 

보건행정 당국간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관리하

였으며, 가축의 경우에도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방역 및 퇴치를 위해 

협력하였다.

남북간 인적 및 물적교류가 증대되면서, 양 지역의 전염성 질환이 

단기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중앙보건행정당국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의료지

원, 동‧식물의 방역 및 퇴치에 대한 정보 및 기술교환을 위한 논의를 

통해 관련 협력의 틀을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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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Ⅰ. 서 론

매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

은 엄청난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제까지 재난대책은 재난발생이후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등에 치중

되어 왔으나, 재난의 사전예방, 응급구호, 사후복구를 포함하는 재난

관리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재난 발생

은 많은 경우 지역 내 혼란 및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넘

어선 지역 간의 협력체계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거듭되는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국제사회의 구호대상이 되

어왔으며 재난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역량 형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부분적인 시도에 

그치고 있다. 남북은 남북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통해 수해방

지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재난관리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 및 인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 예방, 대응, 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

이 요구되는 바, 남북한의 재난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개념 및 체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과제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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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재난관리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남북한의 재난관련 

기구 및 역량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

하여, 북한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제시하고자 한

다. 특히 자연재해 관련 남북한 공동대비 및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를 

검토하고, 실제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재난관리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재난관리의 필요

성과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재난관리상 주요

원칙을 살펴보기 위해 재난관리전문기관의 자료 검토와 분야별 국내

외 전문가 면담을 시도할 것이다. 국내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자료를 

통해 기존의 부처간 재난관리 공조현황을 검토해 보고, 부처간 공조 

필요성 및 구체적인 공조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조선적십자회 등의 관련기구를 중심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검토해 보

고자 한다.

남북한 재난관리협력 방안을 추론하기 위해 동서독의 사례와 아시

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재난관리협력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재난관리 공동협력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

화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협력사업은, 남북 

간 화해 및 평화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재난관리 협력을 통해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북한의 자체역량 강

화를 통해 위기상황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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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관리 개념 및 체계

1. 재난관리 개념

재난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하나, 미 연방비상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재난이

란 통상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일상적인 절차나 정

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러

한 사건은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부문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

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 사건”1)으로 규정

하고 있다. 재난은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에 있어서 단순한 재해와는 

구별된다. Fritz는 “재난은 어떤 사회나 비교적 자족적인 사회조직에 

심대한 피해를 입혀서 그 사회구성원이나 물리적 시설의 손실로 인해 

사회구조가 교란되고 그 사회의 본질적인 기능수행이 장애를 받게되

는 사건으로서, 우연적이거나 통제 불가능하며 시‧공간상에 집중적으

로 나타나는, 실제적 또는 위협적 사건”2)으로 정의하며, Kreps는 

“재난이란 사회나 그 구성조직이 물리적 피해나 손실 또는 일상적 기

능의 장애를 받게되는, 시‧공간상에서 관측 가능한 사건으로서, 이러

한 사건의 원인과 영향은 사회구조와 사회의 작동과정에 관련된다”3)

 1) http://www.fema.gov

 2) Charles Fritz, “Disaster.” In Cotemporary Social Problems: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Deviant Behavior and Social 

Organizations, ed. Robert K. Merton and Robert A. Nisbet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1).

 3) Gary A. Kreps, Structure and Disaster (NewYork: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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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기구들은 재난이란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

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써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

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4)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재난은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되는 재해의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재난발생의 추이는 과거의 자연적 요인 위주에서 점차 기술적 요인

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와 이차적인 영향에 의

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연재난(natural disasters)은 

지진, 화산폭발, 산사태, 눈, 태풍, 가뭄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재해

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인위재난(man-made disasters)은 인간의 잘

못된 기술이용 혹은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시설물사고, 

화재, 폭발, 오염, 원자력사고, 전쟁, 소요사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재난의 원인 규명 시 자연재해 혹은 인재로 명확하게 구별하

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난관리도 자연재

해와 인위재해를 통합한 개념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파급효과의 최소

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현행 재난관리법 제2조 2항은 재난관리를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

거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란 재난

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재해의 완화와 예방(Mitigation 

& Planning), 대비와 계획(Preparedness & Planning), 응급대

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Delaware Press, 1986)

 4)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재해구호기구(UNCRD)의 재난정의는 

    http://www.undp.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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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하는 것이다.5) 재난관리상 4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완화단계: 재난발생이전에 재난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모든 

행동으로 재난요인을 제거하려는 행위,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

위, 피해를 분산시키는 행위를 총괄한다. 재해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의 

마련, 위험요인조사를 통한 위험지도 작성, 안전기준의 설정, 재해취

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 등이 재난완화 및 경감조치에 해당한다.

(2) 준비단계: 재난경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을 완전히 제거

하지 못한 경우에 재난발생을 예상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재난상황에 적절한 대응계획을 수

립하고 비상연락망과 통신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

추고, 대국민 홍보와 훈련을 실시한다.

(3) 대응단계: 실제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행하여야 할 조치로는 

준비계획의 실행, 비상체제의 운영, 주민대피, 응급의료지원, 비상상

황실 운영, 이재민의 수용과 보호, 긴급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

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에 긴급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실제로 집행 시 많은 부분들

이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4) 복구단계: 응급활동을 통해 재난의 혼란상태가 상당부분 안정

되면, 재난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재난피해자와 재

산에 대한 단기적 임시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항구적 원상복구 또는 

개량복구를 행하는 단계이다.

Petak은 재해의 진행과정과 대응활동에 따라 나누어지는 위의 4단

계가 통합관리되어야 하며, 각기 고유한 기능을 지닌 하부체제들이 

필요한 활동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6) Rubin

 5)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Disaster Management Center, 

Aim and Scope of Disaster Management (Madison: UW, 1986)

 6) William J. Petak,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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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단계가 상호작용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기상황과 같은 재

정적‧기술적 고려와 함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7) 

McLoughlin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조건을 재난으로 

정의하면서, 미국의 통합재난관리와 같이 연방‧주‧지방의 협조 하에 

순환과정을 통해 행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이 주가 

된 재난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8) 또한 그는 재난관리에서 환경탐색

과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재난관리 유형

재난관리는 크게 재난의 발생원인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는 재난유형별 관리방식과 모든 재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재

난관리방식으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유형별 재난관리방식이 점차 

통합관리방식으로 변화된 것은, 과거에는 지진대책, 수해대책 등 재해

유형에 따른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재난관리가 모든 재해에 공

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재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단일화된 체

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재난 대응에 여러 부처 및 다양

한 차원(지방, 중앙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며 각 단계 및 기관간의 협

조관계 성패여부가 재난관리의 효과를 좌우하게 되었다. 또한 재난이 

단순한 물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개념으로 부각됨에 따라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Vol.45, Special Issue 

1985.

 7) Claire Rubin, “Managing the Recovery from a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Report, Vol. 14.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82. 

 8) David McLoughlin,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Vol.45, Special Issu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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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제도화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통합재난관리체제(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EMS)는 미국의 연방비상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방

식으로 재난관리상 모든 단계와 연방, 주, 시‧군 등 모든 수준의 재난

관리활동 및 모든 위험상황에 대해 FEMA가 총괄조정하는 제도이다. 

표 2. 2 . 1 재난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유    형 재난유형별 관리방식 재난통합관리방식

성    격 분산적 관리방식 통합적 관리방식

관련부처 및

기관의 수
다수부처 및 기관관련 소수부처 및 기관관련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부담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과도한 

부담가능성

활동범위 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정보의 전달 정보전달의 다원화 정보전달의 단일화

재원마련과 

배분
복 잡 보다 간소

자료: 임송태, ｢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p.29.

가.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미국은 1803년 뉴햄프셔주 대화재 이후 의회에서 연방정부가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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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지원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1950년 연방재난법(Federal Disaster Act) 통과, 1961년 국방부

산하에 민방위청(Office of Civil Defense) 설립, 1970년 재난구제

법령(Disaster Relief Act) 통과, 1974년 연방재난지원부(Federal 

Disaster Assistance Administration) 등을 거쳐 1979년 연방비

상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설립하여 

연방차원에서 재난관리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민방위, 자연재해, 인

위재난의 예방, 구조, 복구의 책임이 6개 기관에 분산되었던 것을 연

방비상관리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전쟁으로 인한 피해 

등 모든 종류의 재난‧재해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고자 마련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은 국가태풍대비 프로그램, 침

수위험지구 관리 프로그램, 관련 기관들과의 재난‧재해 대비 훈련 프

로그램 등 인위재난 및 자연재해 발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필요한 활동을 수행케 

하고 있다.9) 또한 연방비상관리청의 활동은 연방정부부처와 적십자로 

구성된 비상구호기능대표단(ESFLG)과 상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도 연방비상관리청의 통제에 따라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실질적 대

응활동은 피해발생지역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

의 안전관리체계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관리계획에 의해서 효과성이 

결정되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 대응, 수습할 수

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난‧재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발생지역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주정부가 다양한 조직과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고 

 9) 미국의 기술적, 인위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규제 등의 행정은 미국원

자력규제위원회(USNRC), 연방방사능대비협력위원회(FRPCC) 등 각 

위험분야별로 독립적 정부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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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정부차원에서 부족할 경우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주요 재난 선포(A Major Disaster Declaration)’10)를 

건의하고 연방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

방재난관리계획(Federal Response Plan)에 따라 연방차원의 재난

체계가 이루어진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공공기관 및 자원

봉사단체에 의해서 구난활동이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연방 또는 주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이 선언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구난활동에는 연

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인력과 장비가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된다.11)

10) 비상사태는 인명을 구하고, 재산과 공공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거나 대

재앙의 위험을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한 주 및 지방정부의 노력 및 능

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재난사태는 발생 피해, 손실, 고난이나 고초를 줄이기 위해 주 및 

지방정부, 재난구호조직에게 주요 재난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큰 피해를 동반하는 자연재난(모든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고조, 바

람으로 인한 범람위기, 조수에 의한 파도, 지진해일, 지진, 화산폭발, 산

사태 , 눈보라, 가뭄을 포함)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모든 화재 

및 홍수를 의미한다.

11) 대통령의 “주요재해” 선포 없이도 가능한 지원으로는 ①수색과 구조: 

해안수비대와 연방군은 수색과 구조작전, 이재민의 소개, 구호물자와 

장비의 운반을 지원한다; ②홍수방어: 미공병단은 홍수의 위험이 있거

나 피해를 입어 파괴된 홍수조절 시설물을 보호하고 수리복구하여 홍

수방어와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특정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

서 주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화재진압지원: Stafford법은 주요재해

가 될 수 있는 사유의 산림 및 초지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대통령의 

보조금,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주에 지원할 수 있다; ④국방부의 지원: 

Stafford법에 의하면 주요재해난 비상사태의 여파로 인한 쓰레기 제거

나 주요 공공시설물의 긴급복구를 위해 국방부의 인원과 장비를 이용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FEMA의 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주 지사

는 FEMA의 지방사무소장을 통해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주요활동을 

위해 국방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작업은 10일 이

내의 기간동안 수행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긴급융자, 건강과 복지, 연방

도로의 복구, 세금반환, 자원단체의 지원들이 이루어진다. 내무부,｢외국

의 재난관리제도: 미국‧일본‧캐나다｣(서울: 내무부, 1997),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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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County/City government)차원에서는 상설행정조직인 

비상관리국(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재난관련 업무수

행을 전담하여, 관할지역내 재난‧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사전

파악, 재난‧재해상황 대비계획의 수립, 재난‧재해발생 가능지역의 정

보수집‧관리, 재난‧재해발생시 자원의 동원‧운용을 위한 사전계획의 

수립, 구난지원 요청시의 행정절차 마련, 재난‧재해피해의 측정 및 보

고를 담당한다. 비상운영센터(Emergency Operating Center)는 재

난‧재해 발생시 각 지방정부의 장이 설치하는 비상상황실로 해당지방

의 보안관을 중심으로 대응활동과 관련하여 지방, 주,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재난‧재해발생 후 실질적인 

구난활동을 총괄, 직접 구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난활동을 

행정적‧관리적 차원에서 통합‧조정한다. 현장지휘체제(Incident 

Command System)는 구난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을 

통합지위, 조직간의 주도권 다툼 및 월권행위를 방지, 구조팀의 임무

와 운영원칙을 명확히 하여 인적차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구난활동

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State)차원의 지원체제를 살펴보면, 재난‧재해 발생시 해당지역 

지방정부는 재난재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 비

상사무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지원을 공식 요청한다. 

주정부는 공식적으로 긴급대응활동에 참여하며, 심각성에 따라 주지

사에게 ‘비상상황(A State of Emergency)’ 선포를 요청한다. 주 비

상운영센터는 지방정부의 대응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간의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실제로 현장대응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는 국가비상구조협의회

(NENA:National Emergency Number Association)12), 재난의

12) 911 비상구조체제를 기조로 구조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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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지원단(DMAC: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13), 미국

적십자사14), 경찰 등이 포함된다. 기타 비상관리 관련 협의체로는 미

중부지진협의체(Central U.S. Earthquake Consortium)15)와 아

마추어 무선통신 동호인들의 자원봉사단체(Amateur Radio 

Emergency Services: ARES), 통신관련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를 

위한 협의체 (Disaster Relief Communications Foundation: 

DRCF) 등  자원봉사단체 협의체가 포함된다.

FEMA16)의 임무는 “포괄적이고 위험도에 근거한 비상관리 프로그

램(완화, 대비, 대응 및 복구)을 통해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생명

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주요 사회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직속으로 설립된 재난재해관리 전담기관

으로, 현재 본부, 10개의 지방사무소, 기타 산하기구에서 상근하는 

직원의 수는 2,600여명이며, 주요 재난 시에는 임시직, 예비직, 자원

봉사자 등 4,0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140여 개의 비상관리와 관련

된 프로그램을 관리‧조정하고, 주요 재난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중앙

정부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대통령 직속의 재난재해구조기금을 관리

한다. 또한 재난재해 및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제반 기획, 대피훈련, 

피해경감, 대응 및 복구지원 등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재난‧재해 발생시 기술적 지원과 교육, 연방비상대응계획

13) 재난 재해 의료지원 협의체로 응급의료를 담당한다.

14) 적십자사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담당한다.

15) CUSEC는 1983년 FEMA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된 협의체로, 연방정부

와 지진피해가 가장 심한 중부의 7개주(알칸사스,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로 구성되어 있다.

16) FEMA는 자문위원회, 국가안전조정관을 두고 있으며, 10개 지방사무소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달라스, 캔사스, 덴버, 샌

프란시스코, 시애틀)과 7개국(재난피해경감국, 대비‧교육 및 훈련국, 대

응 및 복구국, 연방보험국, 소방국, 활동지원국, 정보기술서비스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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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sponse Plan: FRP)을 통한 연방정부차원의 지원조정 

등 주요 업무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재난관리가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연방지원이 

실시되며, 대부분의 경우 재난복구시 공채와 보조금 형태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대형재난(catastrophic 

disaster)의 경우 연방 각 부처의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연방자원들

은 28개 연방 각 기관과 적십자사 등에 의해 제공되며, 분야별 비상

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s)에 따라 표 2.2.2에서와 

같이 12개 주요분야에서 주무기관(Primary Agency)과 보조기관

(Supporting Agency)이 협조하여 주와 지방정부의 수습능력을 극

대화하기 위한 자원동원계획을 규정하고 있다.17)

연방의 현장수습지원 활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조정관

(Federal Coordinating Officer)에 의해 조정되며, 비상현장수습팀

(Emergency Response Team)에 의해 제공되며, 이들은 재난현장 

가까이에 있는 재난현장사무소(Disaster Field Office)에서 일한다.

17) 도시탐색 및 구조활동의 주무기관은 국방부에서 연방비상관리청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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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미국의 재난관리체계도

FEMA 비상정보‧조정실

국가

차원

연방비상관리청

(FEMA)

본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CDRG)

비상관리지원팀

(EST)

지역

차원

연방비상관리청

(FEMA)

지역사무소

재난현장사무소(DFO)
지역대책

센터

연방조정관(FCO)

주조정관(SCO) 주 

비상활동

센터

(EOC)

비상현장수습팀

(ERT-A)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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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미국의 분야별 비상지원기능

분  야 주 무 기 관 주  요  역  할

교  통

(Transportation)
교통부(DOT)

민간인과 군경요원에게 교

통 및 운송지원

통  신

(Communications)

국가통신기구

(NCS)

통신/방송시설의 지원, 관

리

공무 및 토목공사

(Public Works & 

Engineering)

국방부(DOD),

미공병대(USACE)
공공시설의 설비 및 복구

소  방

(Firefighting)

농무부(USDS),

산림청(USFS)
산림 및 도시화재 방지

정보 및 계획

(Information & 

Planning)

연방재난관리청

(FEMA)

재난재해관련 정보 수집, 

분석, 보급, 재난재해관리 

업무의 기획

대중구호

(Mass Care)
미적십자사(ARC)

이재민에게 의식주 제공, 

구호물자관리, 피해자 가

족관리

자원조달

(Resource Support)
조달행정청(GSA)

구난활동에 동원되는 인

적· 물적자원의 지원, 관리

보건 및 의료서비스

(Health & Medical 

Services)

보건복지부(HHS),

보건청(USPHS)

피해자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도시탐색 및 구조

(Urban Search & 

Rescue)

연방재난관리청

(FEMA)
매몰된 희생자 수색, 구조

위험물질

(Hazardous Materials)

환경보호청

(EPA)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 

및 회수

식 량 (Food) 농무부(USDA) 식량수급관리 및 배급

에너지 (Energy) 에너지부(DOE)
발전설비 복구 및 에너지 

공급

출처:http://www.fem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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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미국의 부처별 재난관리업무분담체계도

교
통

통
신

공무 
및 

토목
공사

소
방

정보 
및 

계획

집단
구호

자원
조달

보건 
및 

의료
서비

스

도시
탐색 

및 
구조

위
험
물
질

식
량

에
너
지

농림부 S S S P S S S S S S P S

통상부 S S S S S S S

국방부 S S P S S S S S S S S S

교육부 S

에너지부 S S S S S P

보건복지부 S S S S P S S S

주택 및 

도시개발부
S

내무부 S S S S S

법무부 S S S

노동부 S S S S

국무부 S S S

교통부 P S S S S S S S S S S

재무부 S

재향군인

업무부
S S S S S

해외개발청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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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통
신

공무 
및 

토목
공사

소
방

정보 
및 

계획

집단
구호

자원
조달

보건 
및 

의료
서비

스

도시
탐색 

및 
구조

위
험
물
질

식
량

에
너
지

미적십자사 S P S S S

환경보호청 S S S S S P S

연방통신

위원회
S

연방비상

관리청
S S P S S S P S S

조달청 S S S S S P S S S S

주간통상

위원회
S

항공우주청 S

국가통신시

스템
P S S S S

핵규제

위원회
S S S

인력관리청 S S

중소기업청 S

테네시계곡

개발청
S S S S

체신청 S S S

P: 주무기관(Primary Agency)    

S: 보조기관(Supporting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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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관리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방기관, 주‧지방정부, 자원봉사단체, 기타 사적단위들

과 비상관리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방비상관리청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에 따라 모든 재난 재해상황을 고

려한 위험기반(Risk-Based) 비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방비상

관리청은 워싱턴 본부와 전국 지방사무소 및 기타 관련기관들을 연결

하는 국가비상정보관리시스템(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NEMIS)을 구축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NEMIS는 크게 재난‧재해상황 관리‧통제 시스템, 위험분야(방

사능, 항공운항관리, 지진, 기상 등)별 정보시스템, 현장비상대응조직

(911구조대, 응급의료지원단 등)별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국가비

상관리정보시스템의 기능은 ① 관련 기관들간의 사고발생 정보공유 

및 초동대응 조정, ② 피해정도의 예비평가 조정, ③ 주지사의 지원요

청 관리, ④ 공통 Tool(소프트웨어)을 활용한 비상대응 및 복구관리, 

⑤ 의연품 관리 조정, ⑥ 자원봉사자의 관리 조정, ⑦ 주정부의 정보

시스템과의 정보교환, ⑧ 관련지침의 On-Line 검색, ⑨ 역대 사고대

응관련 기록의 저장 및 유사사고 관련정보 검색을 포함하고 있다. 

NEMIS는 기존의 FEMA 교환망, LAN 및  WAN 위에 구현되며 

이를 통한 여러 연방기관, 주, 자원봉사자 및 사설기관들이 상호연계

를 위해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을 채용함으로써 개방

성과 호환성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재난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조직으로는 국립비상교육본부(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와 비상관리연구원(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이 있다. 국립비상교육본부는 재난‧재해관

리 프로그램을 개발‧설계‧운영‧평가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간부요원을 위한 교육(Master Trainer Program)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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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비상관리연구원은 국립비상교육본부의 하부기관으로 안전관

리활동과 관련된 정부 부서‧자원봉사단체‧사기업체의 인력을 위한 전

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18) 

재난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평

가는 재난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카

리브해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은 실패로 평가되며, 1990년 사우스 캐

롤라이나 홍수의 경우에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재

난의 규모보다는 관료적 가치(bureaucratic norms)와 비상시 가치

(emergent norms)간의 괴리정도에 따라 대응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9) 재난복구의 성패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대중의 인식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정부

가 재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경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은 정부의 대응체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곤경20)에 처하게 된다. 

연방비상관리청은 연방기관으로는 소규모(재정, 인력)이며, 자원부

족으로 대규모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21) 또한 기관의 

임무도 다소 애매하여, 대부분의 계획‧자원‧활동 등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에 대비한 것이며, 1982～1992년까지 연방비상관리청은 자연

18) 교육훈련의 내용은 5개과정으로 모의실습 및 훈련과정(Simulation and 

Exercise Curriculum), 재난‧재해대비과정(Preparedness Curriculum), 

긴급대응 및 복구과정(Response and Recovery Curriculum), 피해완화

과정(Mitigation Curriculum), 관리 및 인력개발과정(Manage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Curriculum)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Saundra K. Schneider,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London: M.E. Sharpe, 1995).

20)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기능하고, 소수의 경우 문제점을 노출하는 문

제자체에 대한 해결노력이 요구된다.

21) Saundra K. Schneider,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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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비보다 핵공격 대비에 12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여 왔다. 내

부적인 문제점으로는 고위직이 정치적 임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

주 교체되고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결여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운영

에 차질이 있어왔다. 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연방비상관리청의 책임

체계가 불명확하며, 관련부처의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역재난조직은 주지사의 명령체계를 유지하고 있

으나, 연방비상관리청의 경우 24개 의회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나.  일본의 재난관리체제

일본은 1885년 전국적인 대재해 발생을 계기로 재난체제를 마련하

기 시작하였고, 빈번한 자연재해를 계기로 안전관리체계를 비교적 잘 

정비하여 왔다. 특히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후 재해관련 법률

과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일본은 국토청 방재국이 재난관리를 총괄하

고, 각 성 및 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유관기구로는 중앙방재회

의, 도도부현방재회의, 시정촌방재회의가 있고, 지정행정기관과 지정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련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재난발생시에

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응급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긴급조치계획의 실시를 담당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방재계획에 따

라 업무를 수행한다. 실질적인 현장활동은 소방, 경찰, 자위대를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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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일본의 재해대책체계

〔국가단위〕
 〔방재계획의 책정, 실시, 종합조정〕

내각총리대신

중앙방재회의  방재기본계획의 책정, 실시의 추진

지정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방재업무계획 책정, 실시

〔도도부현단위〕
 〔방재계획의 책정, 실시, 종합조정〕

지       사

도도부현방재회의
 도도부현지역방재계획의 산정, 실시의 

 추진

지정지방행정기관

〔시정촌단위〕
 〔방재계획의 책정, 실시〕

시정촌장

 시정촌지역방재계획의 책정, 실시의 

 추진

시정촌방재회의

  〔주민단위〕

   자료: 내무부, ｢외국의 재난관리제도｣,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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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일본의 재해대책기구

중앙방재회의

사 무 국
대도시진재

대책
연락회의

지정행정기관
(29개 기관)

지방공공기관
(38개 기관)

국토청 방재국
(4개과)

비상재해대책
본부

지방방재회의

도도부현방재회의
석유폼비나트등

방재본부

재해대책본부 지정지방공공기관

시정촌방재회
의

소방기관, 
소방단등

자료: 내무부, ｢외국의 재난관리제도｣,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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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재회의는 종합적인 방재행정을 위해 재해대책을 조정‧결정하

는 기관으로, 방재기본계획의 작성과 실시 및 방재기본방침, 방재시책 

조정, 비상재해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총리대신을 자문하는 총리

부의 부속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재해발생시 시정촌이 일차적인 대응

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 관계성‧청, 지방공공단체가 긴급재해대

책을 강력하게 총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규모를 감안

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지방정부의 재해대책은 일차적으로 시정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 도도부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 

평소에 도도부현의 자치단체는 방재계획 및 행정, 시정촌의 방재행정 

전반에 관한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시 소방‧무선 

시설을 이용하여 긴급대책‧복구대책업무를 수행하며, 자주방재조직을 

육성‧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

점에서 다양한 방재관련 과학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청 

산하에 1963년 설립된 방재과학기술센터가 1990년 방재과학기술연

구소로 개명하고, 방재과학기술의 연구‧자료수집‧정리‧제공과 대형내

진 실험시설, 대형강우 실험시설의 장비공용 및 유동연구관의 파견과 

객원연구관을 초청하여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설성산하의 토목연구소와 국립하천정보센터도 수해와 지진 등에 대

비한 연구 및 표준화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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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일본지정행정기관의 응급조치 내용 및 관련 법률

관련사항 관계성청의 업무내용 및 관련법률

경보 발령전달, 

피난권고, 지시

ㅇ기상청(기상예보, 기상업무법)

ㅇ소방청(화재경보, 소방법)

ㅇ건설성(수방경보, 수방법)

ㅇ경찰청, 소방청, 해상보안청(피난의 지시, 재해대

책기본법, 수방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ㅇ국토청, 기상청(지진경계선언, 대규모지진대책특별

조치법)

소방, 수방 등 

응급활동

ㅇ소방청(소방활동, 소방법)

ㅇ건설성(수방활동, 수방법)

ㅇ경찰청(경비활동, 경찰관직무집행법)

ㅇ방위청(자위대의 재해파견, 자위대법)

ㅇ건설성(하천관리, 하천법)

ㅇ통산성(원자로 등의 재해방지조치, 원자로 등 규

제법)

ㅇ통산성(화약류의 긴급조치, 화약류취급법)

ㅇ통산성(전기의 사용제한, 전기사업법)

이재민의 구난, 

구조

ㅇ소방청(해상보안청인명구조, 소방법 및 해상보안

청법)

ㅇ후생성(재해구조, 재해구조법)

ㅇ후생성(청소 방역,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및 전염병예방법)

ㅇ후생성(수도용수의 공급, 수도법)

긴급수송, 

통신확보

ㅇ건설성, 경찰청(통행의 금지, 제한, 긴급차얄의 통

행확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ㅇ운수성(수송명령, 도로운송법 및 해상운송법 등)

ㅇ우정성(비상시의 무선통신, 전파법)

ㅇ해상보안청(항구내의 화기취급제한 항칙법)

자료: 내무부,｢외국의 재난관리제도｣,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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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일본의 재해발생 단계별 재해대책

발생

단계
내         용

재해

발생전

경계

피난

공공시설 등 방호

사전조치

기상예경보,재해예경보, 경고 등 발령‧전달

권고, 지시, 유도 등 실시

점검, 강화 등 실시

소방, 수방, 피재자의 구난, 구조 출동준비

재해

발생중

소방 및 수방

구난, 구조 실시

경비

긴급수송 확보

정보 수집전달

소화‧구급‧기타 조치 및 수방활동 실시

인명구조, 구호, 보호 등 실시

범죄예방, 교통통제 등 실시

긴급차량의 지정, 장애물의 제거 등 실시

긴급통신체제 확립 유지

재해

발생후

이재자 구조 및 구호

응급교육

공공시설 응급복구

보건위생

사회질서 유지

긴급수송 확보

정보 수집전달

손실보상

손해보상

공적 징수금 감면

재산의 무상대부

수색, 구조 및 의식주 생활필수품 공급

이재아동, 학생 응급교육

시설, 설비의 응급복구

청소, 방역, 의료 등 실시

범죄예방, 교통통제 등 실시

구호물자의 수송 등

재해관련정보수집, 전달, 홍보

응급공공부담에 관한 손실보상, 실비변상

응급조치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

피해자의 국세, 지방세, 기타 징수금 감면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자료: 임송태, ｢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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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재난관리체제비교

구  분 미  국 일  본

기본법 STAFFORD법 재해대책기본법

기  구

연방: 비상관리청

주: 재난관리국

시‧군: 재난대비과

중앙: 중앙방재회의

지방: 지방방재회의

재난시 활동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

로 대응

규모가 클 경우 요청에 따

라 연방에서 지원

자치단체가 일차적 대응

비상재해일 경우 총리주재 비

상재해대책본부나 긴급재해대

책본부 설치

자료: 임송태, ｢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p.166

위의 표에서와 같이 미국과 일본은 다른 재난관리체계를 갖고 운영

되고 있으나, 재난의 일차적인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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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의 재난관리 현황

1. 남한의 재난관리

남한의 재난관리는 재난규모별, 재난유형별, 재난발생사전‧사후별로 

관리조직과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전시에는 민방위행정체제

로 운영되고, 평시에는 재해대책본부(자연재해)나 사고대책본부(인위

재난)를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재난의 사전‧사후로 구분 

관리하여,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발생 전에는 행정자치부의 방재국에

서 계획 및 대비기능을 담당하고, 재난발생이후에는 재해대책본부에

서 긴급대응 및 사후 복구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재난관리체제는 표 3.1.1, 3.1.2, 3.1.3에서와 같이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 및 수습의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있다. 표 3.1.3이 보

여주듯이 자연재해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인위재난은 재난관리법

에, 전시재난은 민방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규모별로 관

리하는 방식으로 대형재난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중심의 관리체제를 형

성하고, 재난유형별 다원적인 권리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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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재해분류별 관리체제

재해‧재난

자연재해 인위재난

태

풍

홍

수

호

우

폭

풍

해

일

폭

설

지

진

가

뭄

냉

해

‧

동

해

우

박

‧

서

리

조

해

‧

병

충

해

이

상

조

류

적

조

현

상

화

재

붕

괴

‧

폭

발

교

통

사

고

화

생

방

사

고

환

경

오

염

방

지

행정자치부
(자연재해대책법)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건설
교통부‧통상산업

부등
(재난관리법등)(농어업재해대책법)

자료: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 ｢1999년도 방재집행계획｣(서울: 행정자치부, 

1998),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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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재난유형별 관리체계

재난유형 주무부처 구분 근거법
관리조직 및 

대응기구

적침공,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민방위

사태

(전시대비)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민방위국

민방위협의회

민방위본부

풍수해 행정자치부

자연재해

풍수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개별법

방재국

재해대책위원회

재해대책본부

농어업재해
농림부,해양

자원부

전염병 등 

생물학적 재난
보건복지부

건축물 화재사고 행정자치부

인위재난
재난관리법 

및 개별법

재난관리국

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가스‧전기사고, 

광산사고
통상산업부

건축공사,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 붕괴사고

건설교통부

유독물 등 

수질오염사고
환경부

방사능사고 과학기술처

항공기사고 건설교통부

열차사고
건설교통부

(철도청)

선박해난사고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자동차, 

해양오염사고

행정자치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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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분 재      해 재      난

대

상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지진 등)

인위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

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근

거

법

자연재해대책법

(1995.12.6 전문개정)

재난관리법

(1995.7.18 제정)

수

습

대

책

중앙재해대책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각부처

지방재해대책본부

(시도, 시군구)

중앙안전대책위원회(총리실)

중앙사고대책본부장(주무부처장관)

지역사고대책본부(시도, 시군구)

복

구

책

임

방재책임자

국가시설:국가

지방시설:지방자치단체 

개인시설:개인 국가일부보조 

및 지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피해원인자 (보상 및 배상)

대

규

모

재

해

발

생

시

재해극심지역(법 제62조 4항)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

역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해지역

(법 제30조～제32조)

제30조(특별재해지역의 선포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

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

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거나 당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중앙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

툥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0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방안

구분 재      해 재      난

대

규

모

재

해

발

생

시

제31조(특별재해지역의 선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

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

포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1999년도 방재집행계획｣, p.43.

중앙정부차원의 재난관리 행정조직은 민방위본부를 중심으로 한 조

직개편을 통해 꾸준히 정비되었다. 1994년 12월 이전에는 민방위본

부에 민방위국과 소방국만을 두고 있었으나, 동년 12월 개편을 통해 

방재국이 1995년 11월에는 재난관리국이 신설‧보강되었고 민방위본

부도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개칭되었다.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에 재

난관리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의 기본체제를 민방

위에 두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

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 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절의 자위적 활동”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방위

는 전시재난뿐만 아니라 풍‧수해,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을 포괄하

여 국가민방위체제는 각종 국가적 위기사태를 관리하는 기본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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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민방위체제는 실질적인 기능 면에서 전시사태에 대한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인재의 관리는 독립된 부서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재해대책에 관한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두어 재해예방대책, 재해상

황관리, 복구계획수립 시행, 방재 중장기 계획수립, 자연재해경감대책 

및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관련된 방

재국은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 등 3개과 38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22) 또한, 지방에는 자치단체별 재해대책본부와 함께 시‧도

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국 치수과 방재계에 

5～6명, 시‧군‧구의 경우 건설과 방재계에서 2～3명이 재해대책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표 3.1.2와 3.1.3에서와 같이 중앙민방위협의

회의 분과위원회로서 본부장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차장을 행정자치

부차관 및 건설교통부차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1개부처 국장급 23

명을 본부위원으로 두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대

책위원회를 두어 재해대책업무를 추진하고 방재기본계획 심의 및 각

급 방재계획을 보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

정자치부장관,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재정경제부차관 등 

13개부처 차관과 사계전문가 등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정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

로 정하고 시‧도와 유관부처상황실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24시

간 상시근무체제로 기상특보와 재해상황에 따라 3단계로 재해상황에 

대처한다. 

22) http://www.mogaha.go.kr/ndsh/sta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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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 4 방재체제

중 앙 민 방 위 협 의 회

민방위

기획위원회

재해구호

대책위원회

재해대책

위원회

농어업재해

대책위원회

방사능재해

대책위원회

중앙재해대책본부

본부방: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재해대책본부

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재해대책본부

본부장: 시장‧군수

      구 청 장

읍‧면‧동

수방단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제12조

   자료: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1999년도 방재집행계획｣, p.44.

위 원 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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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1. 5 중앙재해대책본부 조직도

본   부   장
중앙재해대책

본부회의행정자치부장관

차      관

행자‧건교부차관

총 괄 조 정 관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장

통   제   관

방 재 국 장

담   당   관 관 리 분 담 관

방재국소속과장 방 재 분 담 관

분

석

보

고

반

상

황

관

리

반

응

급

복

구

반

대

민

구

호

반

홍

보

서

무

반

행

정

지

원

반

자료: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1999년도 방재집행계획｣, p.46.

※ 14개부 

 실‧국장급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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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본부는 평상시에는 행정자치부‧기상청‧한국전력‧수자원공

사 관계관 5명이 근무하다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준

비체제로 들어가 행정자치부‧기상청 등 4개 기관 16명이 합동근무하

고, 호우 및 태풍 등의 경보발령 시에는 경계체제에 돌입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14개 기관 33명이 합동근무하도록 되어있다. 전국적인 규

모의 재해발생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건설교통부 등 20개 기관 

49명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재해에 대한 신속한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포대류, 묶음줄 등 수방자재를 시군구별로 최근 10년 간 평균사용

량을 기준으로 지역실정과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적정량을 비축

한다. 응급복구용 장비의 경우에도 최근 10년 간 최대 피해상황23)을 

감안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고, 관용장비는 물론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도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지정하고24), 특히 침수피해 시 쓰레기, 

분뇨 등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집계차, 청소차, 분뇨차 등을 필

히 지정 확보한다. 침수피해 발생시 인접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임시 쓰레

기 적환장을 지정 확보한다. 양곡, 비상식량 등을 시군구별 최근 5년

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실정과 재해발생 빈도를 감안하여 산

정하고 부패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양곡류나 내구연한이 짧은 의류 등 

23) 최근 10년간(1989～1998)의 자연재해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인명피해가 164명, 이재민43,777명, 농경지침수 64,986ha로 5,799억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재산피해 규모를 보면 공공시설물이 2,319

억원으로 제일 높고 농경지, 건물, 선박 순으로 나타났다.

24) 응급복구용 장비의 동원 우선순위는 관내 시군보유 장비, 유관기관 장

비, 군지원 장비, 민간장비 활용 순으로 이루어지면, 관내 장비부족시

를 대비하여 인접 시군 및 군부대 등과 장비지원 협약 또는 약정체결

을 통해 운용한다.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 ｢1999년도 방재집행계

획｣,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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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자는 현금으로 확보한다.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예방주

사약 등 방역물자는 보건복지부 재해대책 방역물자 비축 기준에 따라 

우기 전에 전량 확보하고 지난해 보관분은 금년도 일반 방역약품으로 

사용한다.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 교회 등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지정하고,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재해대책 요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재해사전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단위, 시도자체, 민방위교육과 연계한 전파교육 방식으로 실

시하며,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기상 및 재해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역단위 자주 방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훈련을 포함한 토론방

식의 도상훈련과 시나리오에 의거한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인위재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 건설안전, 노동 및 산업안전, 가스

안전 등 사안별로 해당관청에서 관장하다가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도되어 왔다. 1993년 국무총리 훈련 제280호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의 발효로 각종시설에 대한 관리 주

무부처를 지정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실시하는 중

요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302호(1994.10.27)에 의거 중앙

안전점검통제회의 및 통제단을 설치하였다. 또한 각 중앙부처에 중앙

안전점검대책반을,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관청에는 지방안전점검

대책반을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1995년 7월 재난관리법의 제정으로 

현행 인위재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즉 중앙 각 부처의 안전대책

추진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기능을 갖는 심의기구인 중앙안전대책위

원회와 사고의 수습‧복구 및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는 집행기구인 중

앙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도 및 시‧군‧구에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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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해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구조구난을 전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하여 각 본부에 통제관을 임명하

고, 소방‧군‧경찰 등 유관조직을 총괄지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재난에 관한 전문연구를 위해 1997년 5월 27일 대통령령 제

15382호에 의거 국립방재연구소를 설립하고, 9월 2일 국립방재연구

소를 개소하였다. 국립방재연구소는 행정자치부산하 국가기관으로, 호

우‧태풍 등 자연재해 기초자료 수집 및 실용화 연구, 재해피해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적 대처방안 연구, 재해경감을 위한 각종 국제

기구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진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방안 연구 등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 29일 한국방재협회를 개

소하여 민간협조체계의 틀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한국방재협회는 

각 연구기관에서 국소적으로 조사‧연구되고 있는 방재과학 연구결과

를 체계적으로 실용화하고 정착화시키기 위해 산‧학‧연‧관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방재협회는 전국적인 방재

정보 및 전문인력에 대한 네트워크와 방재산업의 표준화 육성을 위해 

방재와 관련된 학술‧연구분야 종사자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총체적

인 국가방재체제의 구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재난사태의 경우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군

의 지휘체계를 통해 신속한 자원의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재난관리에 대한 군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군의 민간에 대한 지원은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어 왔으며, 

중앙 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인명구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선지원

하고, 후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군의 병력 

및 장비 지원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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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재난관리

북한의 경우 전반적인 재난관리의 개념 자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국제사

회의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면서, 재난발생이후 응급구호와 복구, 예방

을 위한 방안들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제적십

자연맹의 후원으로 조선적십자회의 재난대처센터가 개설되면서 재난

대처 체계가 재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재난관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의 원전에 나타

난 재해 및 재난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와 재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재해의 개념은 자연

재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재난은 보다 광의의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  

농업을 두고 말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전과 같이 해마다 재해로 말

미암아 안전한 수확을 예견할수 없었던 그러한 뒤떨어진 농촌경리가 

아니라 농민들이 일하기도 헐하며 재해를 모르고 언제나 많은 수확

을 낼 수 있으며 식량과 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선진적인 

농촌경리로 전변시키려는 것입니다.25) 

재난의 개념은 일제침략 및 민족의 분단상태 등 포괄적인 사회적 

고통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핵전쟁 등 기술적 재해를 재난

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1  제1차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결론 1958년 3월 6일(김일성저

작집 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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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거의 40년 동안이나 조선을 강점

하고 우리 인민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일 량국 

인민들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면서 민족적 갈등과 적대관계를 백방

으로 조장하였습니다. 아세아대륙에 대한 일제의 침략정책은 일본인

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아세아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재난을 가져

다주었습니다.26)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재난을 가시며 재일동포

들의 운명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력사적위업입니

다.27)

과거 일제통치시대에 평양은 홍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자주 큰 피

해를 입었습니다. 1923년과 1942년의 대수재는 우리 평양시민들의 

비통한 추억을 자아내게 하는 력사의 한페지입니다. 1942년의 대수

재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였으며 2,000여정보의 경지와 1,000여

호의 가옥이 류실되고 도로와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압박하고 착취하는것을 일삼았

을뿐이고 조선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재난에 대하여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28)

남북조선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헤아릴수 없는 불

행과 재난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29)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핵무기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

26) 김일성, “조선정전축하 일본인민평화친선사절단 접견석상에서 한 연설

(1953년 11월 9일)” ｢김일성저작집 8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7) 김일성,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2차전체대회에 보낸 축하문(1980년 

11월 11일)”, ｢김일성저작집 3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87) 

28) 김일성, “민주수도건설의 첫 성과를 축하한다: 보통강개수공사완공경축

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7월 21일)” ｢김일성저작집 2권｣(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79)    

29) 김일성,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1965

년 1월 8일”, ｢김일성저작집 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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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으며 인류는 핵전

쟁의 위협에 직면하여있습니다. 핵전쟁을 방지하지 못하면 인류는 

돌이킬수 없는 재난과 참화를 겪게 될것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문명

을 위협하는 핵전쟁은 어떻게 하나 방지되여야 하며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여야 합니다.30)

재해의 유형별로는 자연재해와 로동재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

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가뭄, 풍수해, 

냉해, 산사태 등이 있다. 또한 잘못된 농사법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혹심한 가물에 뒤이어 수십년래의 긴 장

마가 계속되고 례년에 없는 큰 홍수가 졌으며 또한 태풍이 불었습니

다. 그러나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몇 해 동안 큰 힘을 

넣어 위력한 관개체계를 확립하고 치산치수사업을 하여놓은 결과 우

리는 올해에 혹심한 가물과 큰 풍수해를 능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

다. 우리 농민들과 농촌을 지원하여 나선 로동자, 사무원, 학생을 비

롯한 전체 인민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모든 재해가 성과적

으로 극복되였으며 알곡 500만톤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대풍작이 확

고히 내다보이고있습니다.31)

그런데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올해에 주관주의적으로 강냉이를 일

찍 심으라고 내리먹여 봄에 랭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30) 김일성,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

의 과제: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에 참가한 대

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1986년 9월 6일” ｢김일성저작집 40

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1) 김일성, “8.15해방 17돐기념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62년 8월 15일” ｢

김일성저작집 16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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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냉이를 하지때 뒤그루로 심어도 됩니다. 강냉이를 너무 일찍 

심으면 봄에 랭해를 받을뿐아니라 잘 자라지 않아 수확이 떨어지게 

됩니다. 강냉이를 단작하면서 무엇때문에 일찍 심으라고 볶아쳐서 

랭해를 입게 하겠습니까. 올해에 강냉이농사를 잘하진 못한 것은 전

적으로 인위적인 재해입니다. 32)

로동재해는 산업재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준수 등을 위한 교육과 함께, 작업장내 안전시

설 정비 및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로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착취하겠는가 하는데만 몰두하였지 로동보호안전시설을 구비하는데

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무고한 조선로동자들

이 로동재해로 수많이 희생되였거나 불구자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로동보호안전시설을 완비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그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로동자들속에서 

로동안전교양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안전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광산들에서 한 

건의 사고나 로동재해도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33)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

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미

32)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중

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한 연설 1969년 12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4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3)  김일성, “유색금속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 소회의에서 한 결론 1950년 3월 28일” ｢김일성저작집 5권｣(평양:조

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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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4)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에 대비하여 

산림조성사업이 강조되어 왔다. 1977년 토지법35)에서 산림건설사업

이 ‘대자연개조사업’으로 규정되면서, 국토관리기관들은 산림방제사업, 

보호림 조성, 사방야게구조물 설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

로청조직들을 이용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다.36) 

3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 1978년 4월 18일,” 

｢김일성저작집 33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29일” ｢김일성저

작집 32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

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

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

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산림을 제때에 소독하며 해

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

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36)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려 

그들이 어려서부터 로동을 즐기며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좋은일하기운동은 청소년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공동재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버릇되도록 하며 특히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속에서 나무심기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아야 풍치가 아름답고 산사태

나 큰물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수 있으며 노루, 꿩 같은 여러가지 산

짐승들과 산새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산에 나무가 많으면 전쟁때 군

대와 인민들을 대피시키는데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도, 시, 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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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비물자 및 수송체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고 

아우성치고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미국에서는 혹심한 강추위가 

들이닥치고 많은 눈이 내려 전국의 교통이 마비되였으며 여러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것과 같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계절적 영

향과 자연재해를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철도부문에서 수송조직을 잘

하여 더 많은 짐을 미리 실어다주어 공장, 기업소들에서 물자의 예

비를 조성해 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자예비를 조성해놓지 

않으면 자연재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큰 혼란이 

일어날수 있습니다.37)

다음으로 기자재공급계획을 세우는데서의 결함은 기자재의 예비를 

마련할 것을 예견하지 않고 기자재를 빡빡 다 긁어서 쓰도록 계획을 

세우는 경향입니다. 예비가 없으니 어느 한곳에서 자연재해나 그밖

의 뜻하지 않던 사고가 일어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게 하며 이것

으로 하여 다른 부문의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한 부문의 

사고가 곧 다른 부문의 사고를 일으키며 그것이 또 다른 부문의 사

업에 지장을 주어 결국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혼란을 가져다줍니

다.38)

기업소, 대학 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및 사로청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37) 김일성,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데 대하여: 철도운수부문 일군협의회

에서 한 연설 1978년 3월 13일”｢김일성저작집 33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1993) 

38)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 및 정권기관지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55년 10월 21일”｢김일성저작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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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유선방송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유선방송은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뿐아니라 자연재해가 나거나 무

슨 일이 일어났을 때 소식을 빨리 알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선방송체계를 세워놓으면 그것을 통하여 인민들을 교양도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지휘도 할수 있습니

다.39)

이와 같이 북한의 경우 재난관리의 체계에 대한 명백한 법규정이나 

체계가 드러나지는 않으며, 인력동원 및 대응체계의 경우에도 조선적

십자회나 민간동원조직 및 군조직이 시기에 따라 활용되는 것으로 평

가된다. 일반적으로 각 개별국가에서 적십자회의 조직이 재난시 활용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도 재난발생시 응급구호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이후 지속된 국제사

회의 지원창구 역할을 수행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주로 외교경로 

일뿐 재해대응의 실질적인 부서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1946년 10월 18일  ‘북조선적십자사’로 설

립되었으며 1948년 현재의 조선적십자회로 개명됐다. 조선적십자회 

규약에는 이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조선적십자회는 인민들의 대

중적 사회단체로서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

여 적극 노력하고 국제적십자 조약에 기준하여 인민들의 보건, 문화

생활의 향상과 전쟁 및 재난시의 피해자 구조사업을 실시하며 나아가

39) 김일성,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평

양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0년 12월 3일”｢김

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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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0)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는 1956년 2월 2일 조선적십자회를 국가적십자

사로 인정했으며, 적십자관례상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북한지역 

내 재난사업을 담당하는 실행파트너이다. 조선적십자회는 1명의 위원

장을 비롯해 10여명의 부위원장과 상무위원, 1명의 서기장이 있으며 

국제부, 동포사업부, 문화선전부, 조직계획부, 출판보도부 등을 두고 

있다. 하부 조직으로 평양, 개성, 남포직할시와 9개 각 도에 위원회가 

있으며, 325,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다. 이는 다시 200개 시

‧군 위원회로 세분되며, 최고집행기구는 사무총장격인 서기장이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위원회이다. 조선적십자회의 주요 사업과 활동

은 생명 보호, 보건 및 응급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8,000

개 이상의 응급처치소를 북한 전지역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적십자회는 실종자 추적서비스, 청소년 활동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을 맡고 있다.  

북한은 1999년 4월 23일 국제적십자연맹의 후원으로 ｢조선 적십

자회 재난 대처센터｣를 개관하게 되었다.41) 중앙통신은  “이 센터가 

개관됨으로써 조선 적십자회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연 재난에 제

때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재난대처 일

꾼 양성 을 비롯한 우리(북) 적십자회의 인적, 물적 자원조성을 한 

계단 올려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국제적십자연맹의 재

난대응 및 대비(disaster response and preparedness) 사업은 재

40) http://www.nis.go.kr
41) 1999. 4.24 북한 중앙통신은“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후원으로 건

설된 ｢조선 적십자회 재난 대처센터｣개관식이 4.23 조선 적십자회 중

앙 위원장 장재언과 보건성 최창식 부상, 주북 외교대표, 적십자 및 적

반월회 국제연맹 협조대표단 성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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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에 대비한 응급구호물자의 확보 및 이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의 건

립, 관련 인력의 재난대응 교육 등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조선적십자

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적절한 대비활동 및 

교육기회 부여를 통해 재난의 영향에 대한 지역단위의 취약도 축소, 

적십자를 통한 국가차원의 재난계획체계의 수립을 유도하여 중앙 및 

지역단위 지도체계 및 대응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

어 왔다.

북한의 재난관련 조직으로는 노동적위대가 있다. 북한은 군인, 사회

안전원 등을 제외한 전 주민을 민간 군사조직(예비군)에 편성하여 후

방 동원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북한의 예비군 조직은 크게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노농적위대로 구분되어있다. 이중 노농적위대는 

1959.1.14 창설되었으며 17～60세의 남자 및 17～30세의 미혼 여

성중 현역군과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00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42) 부대 편성은 행정단위별로 당 민방위

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각급 직장의 부서 및 인민반별로 단위

제대를 편성하고, 리-동 단위에 중대 및 소대, 시-군-구역단위는 연대

-여단, 도-직할시 단위에 사단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노농적위대의 임

무를 보면 전-평시 총체적인 후방지역 방어와 함께 주요시설 경계, 

재난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규군의 작전지원 및 민방위대 역할 

등을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군사훈련은 당 민방위부 주관 하에 자대

훈련 120시간과 동원훈련 120시간 등 연 240시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난으로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직장 무단 결근자나 유랑, 걸

식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훈련 불참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민방위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재난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당 

42) http://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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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부의 통제 하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시‧군‧

구역 단위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피‧소개훈련 및 

등화관제 훈련 등과 1년에 2회(봄, 가을)  도, 시‧군 또는 전국적 단

위로 실시하는 민방위 종합훈련이 있다. 북한의 민방위훈련 진행동향

을 보면 대피‧소개훈련은 경보발령과 동시에 주민들이 쌀‧의약품 등

이 든 배낭을 휴대하고 소개, 대피소로 이동하여 정치사상교양 및 전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후 귀가하고 있다.

 민방위 종합훈련은 경보전파‧대피‧갱도점령‧피해복구훈련 등을 종

합적으로 실시하는데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는 비상소집

후 각개전투‧수류탄 투척 등 진지점령훈련과 야간 경계근무를 2-3일

간 실시하며, 일반 주민들도 경보전파 즉시 대피소로 소개, 대피소 내

에서 식사해결은 물론 각종 전쟁대비 교육 및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

한 후에 통상 새벽에 귀가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대규모 인력동원 차원에서 군의 재난구조 및 복구

활동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군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

령 제0051호’는 인민무력부에서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금릉2동굴을 

노동당 창건 50돌(95.10.10)까지 건설할 것, 정무원(현 내각)에서는 

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 재해대비 건설활동에서 군의 역

할이 증대되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

위는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창조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북한군

이 건설한 경제시설들을 소개했다. 청년전위는 북한군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1995년 이후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해 수 십 

개의 중요한 경제시설들을 건설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을 비롯해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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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을 들었다.43)

농업성은 ‘큰물(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집행을 담당하

여 농촌지역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농

업성은 가뭄 피해현장에 설치했던 양수기를 원래 있던 양수장에 설치

해 수리하고 있으며 기술이 뛰어난 양수기 운전공을 새로 배치하는 

일을 맡고 있다. 또한 농업성의 직원들은 특히 홍수에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저수지 둑과 방수로, 취입수문, 배수갑문 등 관개시설

을 일일이 파악한 후 정비하며, 이외에도 침수로 인한 농경지 유실이

나 매몰을 예방하기 위해 논밭 두렁 보강,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정비, 저수지와 해안방조제, 하천정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

다.44)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조직은 관련법률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관

련 법률로는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환경보호법｣,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1977년의 ｢토지법｣, 생활환경보호에 대한 

1980년의 ｢인민보건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잇다른 수해발생에 따라 

북한은 산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산림법 등이 있다. 

관련법에 따라 재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크게 감독사업부문‧조

직지도사업부문‧지도관리협조부문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직지도사업부문에 있어서 통일적 지도는 조선노동당 영도하

에 정무원(현 내각)이 주도하고 있다. 내각산하 국토환경보호성이 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감독사업은 국토관리기관과 부문별 해당 권한 있는 감독기관

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 중앙기관과 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 단

43)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3&res_id=9572

44)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2&res_id=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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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및 기업소들은 문제 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와 관련하여 국토계획기관과 해당 설계심사기관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따져보고 주민지

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 심사준비하여야 한다. 정무원(현 

내각)은 국가적인 감시체계를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관련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 선전하여야 한다.

셋째, 지도관리협조는 관련기관은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

때에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

고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북한은 재난방지 등 기상예보의 경제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기상수문국 중앙예

보연구소의 기상수문자료 종합봉사체계 컴퓨터망 구축에 관한 보도 

등 최근 북한의 기상예보는 컴퓨터 도입 활용, 기상예보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45) 1946년 기상예보

를 총괄하는 기상수문국을 설립한 북한은 90년대 이후 세계기상기구

(WMO)와 중국 등의 지원으로 기상장비 현대화에 주력해 오고 있으

나, 국가간 기상정보 교류 소홀과 기상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결

정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북한의 기상예보는 날씨와 같은 기상상황 

만을 단순 전파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북

한 언론들은 대상지역을 광범위하게 잡아 주로 6～7월 가뭄‧태풍 등 

45)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cat=4&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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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기에만 기상예보를 내보내면서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기보다

는 전날 날씨에 대한 결과 보도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은 기상예보를 통해 재난방지, 농업 및 공업용수 대책, 수송대책 등 

경제사회적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실리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북

한은 현재 기상위성수신소가 WMO의 정지위성과 궤도위성인 GMO, 

NOAA 등으로부터 기상자료를 입수하고 27개 지방 관측소가 실제 

관측을 실시한 다음 기상수문연구소 및 중앙예보연구소에서 수치예보

기법으로 이를 분석해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기상예

보를 보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매년 ｢국토관리 총동원기간｣(3～4월, 10～11

월)을 설정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산림 보존‧강하천 정리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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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 방안

1. 재난관리 협력사례

가.  동서독 사례

양독간의 재난관리협력은 동독 국경지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분단으로 인해 내독간 접경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생활조건이 열악해

져 주민들이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서독은 통일정책의 일환으

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46) 1971년 8월 5일 당시 브

란트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법(Zonenrandferungsgesetz)을 통과시

켜 국경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47) 국경지역에 대

한 재정지원은 크게 투자보조금 지원(Investitionszulage), 세제상 

특혜, 사회간접자본 구축지원, 주택건설지원, 사회‧문화시설확충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8)그밖에도 국경통과를 용이하게 하고, 국경지

역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경지역에서의 협력사

업이 모색되었다.

1973년 9월 20일에는 국경위원회에서 양측이 합의한 국경지역에

46) 김영윤, 「統一前 東西獨의 經濟交流:內獨交易이 南北韓 交流‧協力에 

주는 示唆點」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47) 접경지역은 내독 간 국경 1,393㎞, 체코와 국경 356㎞과 북동해안선 

384㎞을 따라 서독지역쪽으로 약 40㎞범위에 드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

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46,800㎢로 서독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되

며, 주민수는 1987년 기준으로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해

당하였다 

48)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서울:통일원, 1993),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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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동재난 방지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국경지

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인간이나 가축에게 해를 주

는 전염병이나 산림이나 농경지의 병충해 발생, 수자원의 오염 및 매

연의 방출, 폭발물사고, 국경지역에서의 교통사고나 방사선 누출사고 

등으로 상대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신속히 

알리고 공동대처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경통과로 인해 수자

원 관리‧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주민들의 식수나 공업용수 이용

에 지장이 없도록 합의하였다. 

표 4. 1. 1 .  관련 대동독 이전지출 분야와 내용

명    목 기   간 지 원 액

환경보호 대책비용 동독 

폐수정화시설 설치
1982 6,800만 DM

접경지역 수질검사, 수자원 

시설 보수
1978년부터 연 10만 DM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서독은 문화, 체육, 

과학, 기술분야 교류 확대에 관심을 보인 반면, 동독은 체제를 크게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보건분야 교류에 관심을 보였다. 이로 인해 

1974년 동서독은 보건협정(Gesundheitsabkommen)을 체결하였으

며, 1975년 서독은 보건협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보건협정의 

제2조는 이전에는 전염병 발생시 필요하면 세계보건기구(WHO) 활

동의 일환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이후에는 동서독 중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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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행정 당국간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관리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7년 예방보건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에 

합의하여 서독 노동‧사회성 대표와 동독 보건성 대표의 회합을 통하

여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장애인의 의학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 

재활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정보 및 의견 교환을 계속하기

로 합의하였다. 1979년에는 수의학 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여, 손

실이 큰 동물질병의 예방‧퇴치를 위한 협력, 동물 가공식품의 위생기

준 보장에 필요한 전문적‧행정적 협력 범위 마련, 상호 경험교환, 전

문 정보제공, 직접 접촉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나.  지역단위 재난관리 협력

1989년 유엔 총회에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을 세계 재

난재해감축의 기간(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으로 설정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의 재난관리협력의 필요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49) 이에 따라 

안전한 세계를 위한 요코하마 전략: 자연재해 예방, 대비, 완화 및 행

동 지침(Yokohama Strategy for a Safer World: Guideline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Mitigation and its Plan of Action)과 21세기 안전한 세계: 위험 

및 재난감축(A Safer World in the twenty-first century: risk 

and disaster reduction)50)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1999년 9월 제

네바 포럼에서 비준되었다. 또한 포럼은 재난감축을 위한 제네바 지

4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Geveva 2-27 July 2001. A/56/68-E/2001/63.

50) http://www.unisdr.org/unisdr/saf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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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Geneva Mandate on Disaster Reduction)을 채택하게 되었

다.51) 1999년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재난감축을 위한 국제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SDR)을 지속하고, 국제협력의 틀인 기구간 

실무단이 임명되었다. 기구간 협력을 위해 의장은 인도국의 부사무총

장이 맡고, 사무국은 ISDR실장이 맡도록 하였다. 관련 유엔기구로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

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계기상

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세계은행

(World Bank,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있다. 지역단위로는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아시아재난대비센터(Asia Disaster Preparedness 

Centre), 아프리카연합기구(OAU), 미주간국가기구(OAS)/자연재해

감축에 관한 미주간 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tion), 남태평양 실용지구과학위원회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독립국가연방

간 의회(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Inter-State 

Council), 러시아연방 민방위, 비상사태 및 재난재해퇴치부

(EMERCOM of Russia) 등이 있다. 민간과 비정부간 기구로는 국

제적십자연맹, 국제민방위기구(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 일본정부의 재난대비담당자도 참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매년 10%이상 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51) http://www.unisdr.org/unisdr/forum/mand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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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피해도 심각하게 발

생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1999년 한 해만해도 700개 이상의 대

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10만 여명이 사망하고 10조 달러 이상의 경

제적 피해를 유발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의 경우 특정지역에만 한정하

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퇴치는 불가능하지만 사전대비

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이 강조되어 

왔다.52) 재난관리 국제협력은 기존의 재난대응중심에서 재난감축으

로의 인식전환을 반영하며, 예방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난피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지역단위

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도(Vulnerability)를 감소시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자체는 위험요인(Hazard)이 될 수 있지만, 

재난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비상황에 따라 취약도(Vulnerability)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의 위험도(Risk)는 재난의 발생가능성 

즉 특정재해가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위험도를 완화(mitigation of 

hazard impact)하고, 취약도를 줄이는 것이 위험도 관리(risk 

management)의 주요 요소이다. 

IDNDR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즉 기상학, 수문학(hydrologics), 해양학, 

지구과학 등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참여 제고를 통해 자연재해의 피해

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재난예방 및 완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도 재난감축을 

빈곤퇴치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개발구호지원에 재난관리의 

개념을 적용해 오고 있다. 1998년 7월 재난관리소(Disaster 

Management Facility)를 설립하고, 재난위험의 분석을 개발계획에 

52) 위의 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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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시키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완화방안을 개별국가의 지원전략

에 포함시키고 있다.53)

유럽연합인도국54)은 재난대비를 위해 동남아지역과 중미, 카리브

지역에서 조기경보협조체제의 강화(재난사전예측, 경보발령, 구조기관 

연락체계), 실험프로젝트의 시행55)(취약계층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재난예방 기술적용), 지역역량제고(재난대응능력 향상, 

지역주민, 지역기관 및 민방위기구간의 협력제고)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재난대비센터(Asian Disaster Preparedness Center, 

ADPC)는 1986년 아시아기술대학(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의 부설연구소로 출발하여 1999년에 국제법인으로 독

립하였다. 그 동안 ADPC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독보적인 재난관

리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지역 내 재난관리제도화 및 정책개발,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56) ADP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

53)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세계은행의 재난관리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중국의 

화이허江 환경오염 통제사업(IBRD 1억 550만 불, 거치기간 5년, 만기 

25년)으로 안후이‧산둥省 도시지역의 하수처리 시설확충, 수질오염 감

시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통한 화이허江 환경복구사업 지원이 있

다. 또한 멕시코의 재난관리사업의 경우 세계은행이 IBRD를 통해 4억 

400만 불을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環境‧社會‧文化‧經濟‧人的 손

실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硏究 지원 및 대책 수립을 돕고 있

다.

54) http://europa.eu.int/eur-lex/en/com/rpt/2001/com2001_0307en01.pdf

55) DIPECHO는 동남아지역(400만 유로화)에서 14개 프로젝트(13개 중앙 

및 지역정부, 1개 전체지역협력)을 통해 재난대비 정보 교환 및 경험 

홍보를 지원하며, 중미지역(350만 유로화)에서는 NGO단위의 10개 프

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재해취약도를 감소시키고, 중앙정부 및 지역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강화, 내부협조체계(지역주민, 민방위, 지역당국) 

및 정보교환체계의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56) http://www.adpc.ait.ac.th/general/adp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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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축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건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설립이후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난 14년 간 

각 국의 중견급이상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비정부기구요원, 학계 및 

사계의 관련자 등 2,5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지역 내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시아재난완화교육

네트워크(Asian Disaster Mitigation Training Network, 

ADMIT)를 통해 지역 내 9개국 재난관리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관련 교육 협조체계를 마련하였다.57) ADPC는 1995년부터 아시아 

재난관리소식지(Asian Disaster Management Newsletter)를 발

간하여 재난관리관련 정보교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

인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재난관리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

으며, 한 예로는 유럽연합인도국(ECHO)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국가

의 재난감축협조체계 구축(Partnerships for Disaster Reduction 

Southeast Asia, PDR-SEA)을 돕고 있다. 2001년 2월부터 1년 

사업으로 실시되는 PDR-SEA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

핀, 베트남 등 재난에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역 내 정보 교환전략 개발, 국가별 재난관

리기관 혹은 조정기구간의 협조체계 강화, 재난관리 훈련 데이터베이

스 및 자료 개발 및 보완, 지역단위재난관리(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분야의 실행주체들의 역량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58) 

아시아재난감축센터(Asia Disaster Reduction Center)는 유엔

의 자연재난감축(IDNDR)을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통해 증진하고자 

설립되었다. 1995년 일본 한신-아와지 지진이후 고베에서 열린 각료

57) http://www.adpc.ait.ac.th/audmp/admit/aboutadmit.html

58) http://www.adpc.ait.ac.th/pdr-sea/profi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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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아시아재난감축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내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 내 국가의 재난감축전문지식 교류, 각 국의 재난담당부서 및 재

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 간 재난감축협력을 위한 연구 추

진 등을 목표로 일본 고베에 소재하고 있다.59) 회원국으로는 아르메

니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크스

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네팔,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

탄, 베트남 등 23개국이며, 자문국으로는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스

위스 등 4개국이다. 각 국은 자국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및 제도, 재

난관리 현황, 재난관련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노력을 상세

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북아포럼(Northeast Asia Forum)이 동북아 지역 

재난관리 협력에 관심을 갖고, 서울에서 재난완화대책관련(Emerging 

Disaster Mitigation Solutions in the 21st Century)학술회의

를 개최한 바 있다.60)

2. 기본방향

첫째, 남북한이 전반적인 재난관리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확

대해 나가야 한다. 재난관리는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며,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재

난관리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한 일방의 지원이라기 

보다는 쌍방이 협력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이 보

59) http://www.adrc.or.jp/establishment.asp

60) http://www.leahi.net/neaforum/events/2001/nadmf/agend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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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남북간 재난관리협력은 이전의 재난발생이후 대응 및 복구단

계에 치중하던 것에서 사전대비 단계로 전환되어야 하다. 1992년 기

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인도적 문제의 해결) 15조 

⑤는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 발생이후 응급구호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물자지원이 

남북간 재난관리협력의 유일한 방식이었다. 1984년 남한의 수재발생

이후 북한이 남북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 5만석(7,200톤), 옷감 50

만m,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 14종 570만 불 상당이 지원되었다. 

1995년 북한의 수재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도 

주로 식량 등 응급물자지원에 치중하여 왔다. 최근 들어 농업개발, 의

료, 환경 등 분야에서 단순구호를 넘어서 개발구호 방식으로 변환되

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지원이 북한이 요구하는 물자지원의 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 재난관리협력은 재난발생이후 응급구

호 방식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의 사전예방(prevention),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

한 완화(mitigation or reduction)단계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차원에서 면밀

한 공동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재난관리협력을 국제기구 및 지역 재난관리사업의 틀

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재

난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재난관리체계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시아지

역 내 재난관리협력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재난관리 역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 방안   59

량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초기의 응급구호에서 북한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구

호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단순물자지원

에 치중하여 왔다. 향후 대북지원은 북한당국이 분야별 문제를 체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및 인력교육을 위한 지원이 병행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발구호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재난관리

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관심을 갖고 협의되어 온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관

리 협력을 구체화시키고, 남북간 재난관리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도

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서독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경지역 공동재난 방지협정, 보건협정 등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틀

을 마련하여, 재난관리 협력의 분야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세부방안

가.  산림조성사업

북한당국은 산림황폐로 인한 자연재해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산림

조성사업(산림건설사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그러

나 당국이 추진한 다락밭 개간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난과 에너지 난으로 인한 산림유실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

다.61) 이로 인해 집중호우시의 산사태, 홍수, 토양유실 등의 악순환

61) “우리는 20년 간 산에 많았던 나무를 모두 잘라 버렸습니다. 황폐해 

진 산림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산림이 이렇게 된 것은 인민

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스화 한다거나 전기를 사용

해서 연료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군대도 연료가 부족해 산

에서 나무를 많이 잘랐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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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이 1997년 12월 유엔개발계획에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간 4억불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며, UNDP에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P)”에 초점을 맞춘 원탁회의 개

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AREP 

1차 원탁회의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1998～2000년간 3억 달러의 

개발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11월 동북아산림포럼

은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산림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

해 창립되었으며, 1998년 11월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

젝트 ’ 1차 원탁회의 후속회의에서 1차로 75만 달러를 단계적으로 지

원할 의사를 밝혔다. 동북아산림포럼은 북한산림복구를 지원하기 위

한 범국민운동체(가칭) ‘평화의 숲’을 3월 27일을 창립하였고, 4월 

북경에서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측과 훼손된 북한 산림 

복구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4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

건설해서 전기로 밥도 지어먹고 난방문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대

에서의 연료사정은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사회에서는 언제 전기화

를 실현해서 혜택을 받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방에서는 연료

가 없어서 2～3년 전에 심은 높이 2～3 미터에 불과한 어린 나무까지

도 잘라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연료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면하게 먹을 쌀

보다는 연료가 더욱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화를 실현해서 석탄

연료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인민의 연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국의 산을 푸른산림으로 울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일꾼들이 과거 20년간 일을 대충한 나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에 가서 비판하기도 하고 나무를 심는 운

동을 전군중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일꾼

들이 이제 와서야 관심을 가지고 국토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그 것이 언제 효과를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일, 산림문제에 

대한 발언(1999.4.20), 김정일이 서만술 조총련 제1부의장에 한 교시 중 

일부, 「現代コリア」 2001. 1～2월호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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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소나무류 종자 500kg, 휴대용 분무기 1,000대, 전정가위 

4,000조, 비닐2톤, 양묘장에 쓸 비료 등을 요청하자, 5월 북측이 요

청한 물자 중 1차 분을 전달하였다. 이후 남북간 임업협력을 위한 전

문가회의 개최, 금강산 및 평양 등 북한산림시찰을 위한 방북이 이루

어졌다.62) 또한 동북아산림포럼은 2001년 6월 UNDP/FAO의 

AREP 양묘장 복구사업에 참여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즉 동

북아산림포럼은 AREP가 북한내 14개 양묘장 긴급복구지원 사업63) 

및 농업지원을 통한 환경보호 능력 구축을 위해 1998년 11월 제네바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업 중 2개지역 지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산림조성사업은 기타의 대북지원 분야와는 차별되게, 분배

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산림복원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폭 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

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

문에64)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나, 산림조성사업이 

단기적으로 보다 시급한 정책사안에 밀려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연료문제의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산림조성사업의 효과가 제한

62) 1999년 9월 22일 베이징 建國飯店( Jianguo Hotel ) 지하1층 회의실(水

仙)에서 장준갑 (국토환경성 산림보호연구소 부소장) 등 북한대표 4인

과 김진수 (평화의 숲 운영위원, 고려대 교수) 등 남한대표 4인이 참가

한 가운데 황폐 북한산림 복구 지원 문제 등 남북한 임업협력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63) 북한은 재해 피해지역 30개중 16개는 1998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고, 

복구가 필요한 14개 지역은 강원도 통천군, 황북 곡산군, 평남 북창‧덕

장군, 평북 대완‧운산군, 함남 덕성‧홍원군, 함북 경성‧명천군, 자강도 

희천‧동신군, 양강도 삼지연‧보천군 등이라고 발표하였다.

64) 1992년 산림법 제 5조는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산림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산림조성 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림을 정하여 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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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밖에 없으며,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물자 및 기자재지원뿐만 

아니라 참여인력들에 대한 식량지원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나.  수방사업

임진강유역은 최근 수년간 남북 모두 수재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

한 지역으로 최근 3년 간 하류지역인 우리측에서만 232명이 사망 또

는 실종하였으며, 1조 6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북측의 경

우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1999년 한 해 동안에도 주택붕

괴 수십만 호, 농경지 침수 수십만 정보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강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

다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임진

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

수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상호협력 하에 치

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향후 개성공단 등 접경지역개발에 

대비해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해야할 필요성도 예상됨으로써 수해방지

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남북협력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

해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유역

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

다.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

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용

순 특사 방문시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에서도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

해 논의하였으며, 2001년 2월 21일-24일 평양에서 남북임진강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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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서 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

법 등에 의견 접근을 보였으나, 구체적 조사 시점, 홍수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왕래절차 등 세부사항은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과 제2차 실무

협의회를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만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제5차 장관

급회담에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01년 11월중 임진강유역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북측도 기본적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진강과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를 남북간에 교환하고, 강우 및 수위 관측소

를 설치하여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

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및 수력발

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남북간의 공동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체

계적인 수해방지 대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

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동방역

현재까지 남북간 공동방역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는 금강산 솔잎

혹파리 공동방제와 휴전선일대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은 3,000ha로 

알려지고 있다. 1999년 2월부터 한국수목보호연구회는 북측 금강산

관광총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 북측이 100ha분 방제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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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자재 지원을 공식으로 요청함에 따라 공동방제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6월 약제 및 기자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99ha는 북한당

국이 자체 방제를 실시하였고 1ha에 대해 공동방제가 실시되었다. 이

후 2000년 5월부터 양측은 400ha 추가방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

행했으나, 북측은 1,000ha 약제지원을 요청하였고 북측의 소극적 태

도로 협의가 중단되었다. 솔잎혹파리 방제적기는 6월로 수간주사방법

으로 방제가 이루어졌다. 수간주사방법은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고유

한 방제방법으로 기자재(동력천공기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

다. 이외에도 약제살포법, 根部처리법, 비닐피복법 등이 있으나 약제

사용 등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원도는 2000년 12월 19일 북측 민경련과 금강산지역 솔잎 혹파

리방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1년 3월부터 

북측과 남북공동조사 및 시범공동방제, 방제범위(약제지원)에 대해 5

차례 협의 후 5월 22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북측이 자체조사

결과를 주장하면서, 남북공동조사는 거부하여 합의되지 못했다. 방제

범위는 북측은 3,000ha를 주장했으나 1,000ha의 분의 방제약 지원

이 이루어졌다. 공동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농정산림국장 등 

담당공무원 3명, 관련 기술공무원 4명, 전문가 1명 등 8명이 방북하

여 해금강일대 1ha에 대한 시범방제가 이루어졌으며, 공동방제에는 

북측 20명이 참여하였다.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이 관심사로 제기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북한 보건성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에도 10만 명의 말라리아 환자

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남부지역에서 발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사율이 높지는 않으나 2000년에도 30만 명의 말라리아환자

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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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주요 전염성 질환의 발생 추이

질환명
북한의 연도별 이환율

남한의 

이환율

1985 1991 1998 1999 2000 2000

결핵
유병률

1.2 1.2
5 7 12 4.6

(1999)발생률 3 4 6

말라리아(명) 0 0 2,100 97,000 95,960 3,795

콜레라 0 0 ’95년 유행 * * 0

장티푸스 0.002 0 ’95년 유행 * * 0

홍역 0 0 * * * 5,533(명)

백일해 3.1 0.2 * * *   28(명)

성홍열 0.003 0.001 * * *   82(명)

세균성 이질 0.6 0.9 * * * 2,211(명)

소아마비 0.003 0 * * 14(명) 0

*: 관련 자료가 없음.

북한자료는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he Government of DPR Korea

남한자료는 국립보건원. 감염발생정보, 2000.11.

출처: 이윤환, 국내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p.32

1960년대 WHO와 한국정부의 지원아래 시행된 말라리아 박멸사

업에서 전국에 걸쳐 말라리아 환자의 수동 발견사업과 모기내의 원충 

분포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전국의 278개 마을 18,697명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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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혈중 원충 보유율은 1.1%로 나타났고 지역적으로는 경북과 경

기도 지역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토착형 말라리아 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띠게 줄

어 1970연대 후반기에는 거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65) 이 원인

으로는 수동적인 환자발견사업의 효과, 항말라리아제인 Chloroquine

의 사용, 잔류독성 살충제 DDT의 사용, 농촌과 도시의 산업화와 근

대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토착형 말라리아는 1983년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이 기간에는 국제적인 교류의 증

가에 따라 여행자에 의해 생긴 풍토병 지역의 여행 말라리아만이 보

고되었다. 그러나 1993년 외국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전방 철책선 

부근의 한 병사에서 토착형으로 추정되는 말라리아가 발생되었으며, 

1994년 동일한 지역에서 21 명의 병사에서 동일한 말라리아가 발생

되었다. 이후 1995년 81명, 1996년 약 450명, 1998년 3,800명, 

1999년 3,400명 이상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다. 1997년

에는 인천, 서울, 태안읍 등에서 군제대자가 아닌 민간인에서도 말라

리아가 발생하였다. 주목할 점은 주요 발생지역이 경기도 북부지역

(파주, 연천, 철원, 포천, 김포)이며, 휴전선 부근에서 동서와 남부지

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토착형 말라리아와의 차

이는 과거에는 경상북도지역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현재는 경기도

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발생은 주로 4월

과 10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

다.

말라리아 발생에 대해 정부는 1994년 이후 역학조사 사업 즉 매개

체에 대한 조사66),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에서의 원충 보유율,67) 

65) http://www.malaria.co.kr/Korean.htm

66) 1994 6월에서 10월 사이 국립보건원에서는 한국의 말라리아 매개모기

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Anopheles 농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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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군의 매개모기에서의 원충 보유율 조사68)와 함께 1996년 말라

리아 감시 체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69)을 실시하였다. 경기도가 대

성동과 연천군 샘플지역70)에 대해 1996년 말라리아 항체 보유율71)

을 통해 시행한 말라리아 역학조사사업결과 6.0%가 양성반응을 보였

다. 같은 지역 거주민의 원충 보유율은 말초혈액 도말에 의한 현미경 

검사시 전체의 1.6%가 양성을 보였으며, 이는 1960대의 상황과 거

의 유사하다. 또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996년 4월에서 10월 

사이 경기도 북부인 파주 지역 2곳에서 매개모기 역학조사를 위해 유

문 등을 이용하여 매개모기를 수집하고 모기의 농도와 Anopheles 모

기의 비율, 성별 및 계절에 따른 변화상황을 조사하였다.

정부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북한지역 내 말라리아 방역사

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 간 직접협력을 통한 전염성

질병 방역대책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건협정을 통

체 유문등 수집 모기의 70.8% 에 해당하였고 원충 보유율은 매개모기 

516 마리 중에서 0%에 해당하였다.

67) 1994년 7월과 12월 사이 국립 보건원의 조사에 따르면 혈액도말을 현

미경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 주민 1,960명의 검사에

서 0%로 나타났다.

68) 1996년 미육군의 5 예방의무대 소속의 Strickmann중령의 조사에 따르

면 경기북부 미군주둔지에서 유문등과 biting collection  에 의해 채집

된 매개모기에서 4000마리중 3마리가 Mosquitoe ELISA법에 의해 양

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각각 VK210, VK247형의 원충이 확인

되었다.

69) 경기도가 1996년 시행한 말라리아 진단 교육에서는 주로 경기도의 보

건소 검사업무 관련 직원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주내용은 주기적

인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는 환자에서의 말라리아 진단법중  Wright 

-Giemsa stain과 thin and thick smear등을 교육 하였는데 주교육 대

상은 파주 연천의 보건소 요원이었다.

70) 대상은 파주 대성동 지역주민 검체 77명과 연천주민 90명이었다. 

71) Indirect Immunofluorescence test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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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앙 보건행정 당국간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관리하였으며, 가축의 경우에도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방역 및 퇴치

를 위해 협력하였다.

남북간 인적 및 물적교류가 증대되면서, 양 지역의 전염성 질환이 

단기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중앙보건행정당국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의료지

원, 동‧식물의 방역 및 퇴치에 대한 정보 및 기술교환을 위한 논의를 

통해 관련 협력의 틀을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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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재난발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를 완화시키며, 재난발생이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

구하는 재난관리체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지역 내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발생의 조기경보를 위한 

지역 내 협력 등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분단으로 인한 상호의 안보위협이 주요 재난

요인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협력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

식되어 왔다. 

북한은 1995년 이후 지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와 협력정책으로 인해 

남북간의 교류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 재난관리 협력은 다

양한 분야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북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남북간에 협의되어 온 임진강수방사업, 솔잎혹파리 공동방

제, 북한의 산림조성사업, 말라리아 방역 등을 중심으로 재난관리협력

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사업들이 특정분야에 국한되

지 않고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조사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재난관리협력을 국제기구 및 지역 내 재난관리기구 틀 

안에서 다양하게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자

체적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

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

한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중국 및 일본 등 지역 내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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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제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남북간 협력을 재난관리차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식되는 협력을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의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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